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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또는 자본주의적 발전과정과 민주주의의 등장과 쇠퇴 사이의 상관관계는 비교정치학의 고전적인 연구과제이면서도 여전히 비교정치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2차대전 이후 저발전 국가들에서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문제는 주류 비교정치학자들의 연구대상이었고 많은 연구의 축적이 있었다. 50년대와 60년대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계보의 근대화이론, 70년대 신마르크스주의의 지적 전통을 따른 종속이론과 그 변형의 이론들, 80년대 신웨버주의자(neo-weberian)들의 등장, 그리고 90년대 근대화이론의 부활 또는 신근대화론의 등장 등 지난 반세기동안 비교정치학의 주요 이론들은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사이의 이론적, 경험적 상관관계의 정립에 끊임없는 집착을 보여왔다. 그러나 여러 전통의 이론과 연구들은 서로 매우 다른 결과를 주장하였고, 아직도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관한 학계의 패러다임적 합의는 없는 것 같다. 
비교정치학의 최근 연구경향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역시 근대화이론의 부활일 것이다. 80년대 초반까지도 견고한 권위주의정치가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재)등장이 기대되지 않았던 비서구 후발산업화국가들 특히 중남미와 동아시아의 국가들에서의 잇따른 민주화 현상은 근대화이론의 부활에 크게 공헌하였다. 후발산업화 국가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80년대 후반 동유럽지역에서의 체제전환과 자유화의 물결도 러시아, 동독,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전한 국가들 또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실험을 상당히 경험한 나라들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근대화이론의 궁극적인 승리를 입증해 주는 듯하였다. 70년대와 80년대 주로 종속이론과 그 지적 후예들의 신랄한 공격으로 거의 이론적인 타당성을 상실한 듯 했던 근대화이론은 1990년 파이(L.W.Pye)가 정치학과 권위주의의 위기라는 논문에서 근대화이론의 부활을 선포한 이후 약 20년간의 동면에서 깨어났고, 뒤이어 헌팅톤(S.Hungington)과 립셋(S.M.Lipset) 등 근대화이론의 거장들이 연이어 저작을 발표하였다.
 대학원 과정과 논문 그리고 비교정치학의 신예들의 저작들에도 근대화이론의 중심 변수와 분석틀이 빈번히 등장하였다.
이론에서의 패러다임적인 변화는 방법론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근대화이론가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교차국가분석 등의 통계학적 분석방법은 과대사례와 과소변수, 비역사성, 몰인과성 등 비교분석방법론상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비판되어 그 주류의 위치를 드 슈바이니츠(K. de Schweinitz)와 무어(B.Moore)의 비교사분석의 전통을 이은 질적분석방법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근대화이론의 재등장과 함께 한 동안 거의 용도폐기되었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통계분석적인 비교연구가 다시 활발해 지고 있다. 헬리웰(J.F.Helliwell), 부카르트와 루이스 벡(R.Burkrart and M.Lewis-Beck), 어슨과 레인(Ersson and Lane), 쉐보르스키와 리몽기(A.Przeworski and Limongi), 그리고 랜드만(T.Landman) 등 90년대 후반에 들어 다수의 통계분석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근대화이론의 고전적인 가설들을 지구적이거나 지역적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통계자료분석적인 검정을 시도하였다. 물론 70년대 중반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민주화의 세계적인 물결과 각국 경제의 발전이 통계자료분석의 유효성에 대한 관심을 자극한 것은 자연스럽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본주의적 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의 비직선형(non-linear)의 상관관계의 가설을 통계학적인 자료분석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의 직선의 상관관계의 통계학적 가설검정은 근대화이론의 전통이었고, 자본주의적 발전과 정치체제발전경로의 비직선형 상관관계의 가설은 비교사분석의 이론에서 흔히 발견된다. 엄밀히 말하면 후발산업화국가에서의 권위주의정치의 등장 즉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역의 직선상관관계가 비교사이론들의 가설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세계적인 현상은 일정의 경제발전의 수준이 민주주의의 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근대화론의 직선가설에 다시 경험적인 타당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면 근대화이론과 역사구조주의의 비교사분석, 그리고 최근의 민주화이론 중 궁극적인 승자를 가릴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판단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론과 가설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과 경험에 함몰되어 부분적인 연구결과와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반세기동안 혹은 그 이전의 시기 서유럽의 경험까지의 연장선상에서 통시대의 자료와 사례를 시계열로 분석해 보면 결국 자본주의적 발전과 정치체제변화의 상관관계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N” 또는 뒤집어져 누운 “S”의 비직선형 상관관계의 유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비직선형 상관관계를 남미와 동아시아의 29개국 풀자료분석(pooled data analysis)과 이 지역의 소수의 대표사례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검정해 보고자 한다.
II.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N”가설의 역사적 개관과 이론적 추론
경제발전의 수준과 민주주의 발전의 수준을 기준으로 현재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의 수준과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현재 세계의 모습을 살펴보면 서유럽, 북미, 일본과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등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중동의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반면 대부분의 저발전 국가들에서는 좀 덜 민주적이거나 비민주적 또는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보다 더 일반적인 현상이다. 세계의 아주 작은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권위주의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있지만 민주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예외없이 소득수준이 높다. 최근의 남미와 동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동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들에서 민주화가 일찍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을 보면 경제발전의 수준이 민주주의의 등장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는 근대화 이론의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처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이 종속이론과 그 변형의 이론들이 주장했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의 역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고 근대화이론의 궁극적인 승리를 뒷받침하는 경험적인 증거일까? 만약 그렇다면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들에서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등장이 보다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약 30년간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역진의 현상은 단순히 역사적인 예외였던가? 
1. 권위주의의 흥망과 민주화
독립,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전후 신생국가들의 희망이었고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기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 국가들의 정치와 경제는 절망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경제는 침체하였고 정치는 군부쿠데타와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1962년의 아르헨티나, 1963년의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와 온두라스, 1964년의 브라질 등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중남미의 20개 국가 중 12개 국가에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나머지 국가들도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엘리트 과두정치체제였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사하라남부의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권위주의체제와 동유럽의 공산주의체제에 이르기까지 60년대와 70년대는 가히 권위주의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한 국가일수록 권위주의체제가 더욱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는 사실은 근대화이론의 패러다임적 지위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하였고, 대안의 이론들은 이들 비서구 후발산업화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는 대변환의 시기였다. 1974년 포르투갈과 그리스 그리고 1975년의 스페인 등 남유럽에서 민주화가 시작될 때에도 이 물결이 중남미와 아시아 심지어 동유럽에 이르는 민주화의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을 예견한 학자들은 많지 않았다. 1978년 도미니카 공화국을 시작으로 1991년 하이티까지 쿠바를 제외한 중남미의 모든 국가들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적 선거와 경쟁이 도입되었다. 1987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를 시작으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에도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 파키스탄 등의 남아시아까지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민주화가 일어났고, 80년대 후반기에는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체제가 붕괴하면서 시장경제와 자유화의 실험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민주화의 갑작스런 물결은 분명 근대화이론의 부활에 크게 공헌하였으나 아직 근대화이론의 주요 가설들이 엄정한 경험적 연구의 검정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민주화를 경험한 사례들을 개관하여도 경제발전의 수준, 교육의 수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등의 설명변수와 민주주의의 등장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한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구아이,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의 신흥발전국에서의 민주화과정과 심지어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 동유럽에서의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의 체제전환의 과정들은 근대화이론의 타당성을 높혀주는 사례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발산업화 국가들에서의 경제발전과정과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개관은 두 영역 사이의 비직선형의 “N” 혹은 삼차함수곡선의 발전경로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N” 가설을 뒷받침하는 이론들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의 전환으로부터 경제발전의 사회적 기초의 확립, 경제발전, 정치적 민주주의의 등장에 이르는 단선적 혹은 단계적 발전모형이 근대화이론의 요지이다. 즉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형태가 등장하기에는 일정의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전제조건들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립셋의 세 저작은 이러한 근대화이론의 입장을 대표하며, 이 이론들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정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그러면 제2단계의 역진과정에 대한 설명은 어떠한가? 후발산업국들이 선진산업국 수준의 경제를 따라잡기 위한 대규모 경제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억압하고 권위주의체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 즉 후발산업화국가(late-industrializers) 또는 추격발전의 경제(catch-up economies)에서의 급속한 산업화와 권위주의 정치체제 사이의 결합 가능성의 가설은 역사구조주의의 비교정치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가설이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16세기부터 국내적인 자본축적의 과정으로 산업화가 서서히 진행된 1세대 산업화국가(early developers)들에서 민주주의가 등장한 경우를 제외하면 후발 산업화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병행발전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경험적인 사실이 위의 가설을 지지해 준다. 그래서 비교사분석의 선구인 드 슈바이니츠(Karl de Schweinitz)는 서유럽과 미국 등의 1세대 산업화국가들에서의 민주주의는 원조자본주의 국가들의 특권이며 19세기 유럽-미국형 민주주의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예외이고 이 경로는 닫혔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태리와 러시아 등 유럽의 후발 산업화국가들에서 권위주의체제를 연구한 거셍크론(A. Gerschenkron)의 『역사적 시각에서 본 경제적 후진성』은 산업화의 시차(timings of industrialization)에 따라 상이한 정치체제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충분한 자본축적을 달성하지 못한 후발 산업화국가가 자본과 노동 등 경제요소의 대규모 투입이 요구되는 급속한 중공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경제의 후진성에서 기인하는 미약한 국제경쟁력, 뒤쳐진 기술, 빈약한 자본 등의 열악한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대규모 자본을 집중적으로 동원, 분배하고, 소비를 억제하며, 노동을 억압적으로 동원하는 한편 사회적인 불만을 억제하기 위한 군부와 경찰조직을 발전시키는 등의 추격발전의 과정이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에 유리하였다는 것이다.
 
전후 중남미의 소위 제3세계로 일컬어지던 국가들에서의 급속한 중공업화와 권위주의정치의 친화성에 대한 대표적인 관찰은 오도넬(Guillermo O'Donnell)의 관료권위주의론이다. 오도넬은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세부화하고 산업화과정의 각 단계가 정치체제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을 이론화하였다. 관료권위주의의 원형이 나타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비내구성 소비재의 국내적 생산을 통해 산업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수입대체산업화가 국내시장이 포화되어 소진되는 단계에서 정치와 경제의 이중위기가 발생하고, 이 위기를 중간재와 생산재 그리고 비내구성 소비재를 국내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의 수직적 통합 즉 산업의 심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단계에서 관료권위주의라는 독특한 군부권위주의정치가 등장하였다는 것이 오도넬의 주장이다.
 까르도주와 팔레토(F.Cardoso & E.Faletto)의 연합발전론(associated development), 에반스(P.Evans)의 종속발전론(dependent development)에서의 강한 국가(strong state)와 권위주의정치도 오도넬의 모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커스(J.Kurth)는 버논(R.Vernon)의 상품생산단계론(product cycle)과 앞서 언급한 거셍크론의 산업화시차론을 결합한 산업화의 시차와 상품생산의 단계(timings and phases of industrialization)라는 변수가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커스의 관찰에 의하면 주요 산업의 상품생산주기는 상품의 발명, 국내소비의 증가, 국내시장의 포화와 침체, 국내산업의 쇠퇴의 연동적인 과정이고 이와 연관된 상품과 투자자본의 이동 및 상품시장의 변화는 국내생산과 소비, 해외수출,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역외생산 및 역수입의 과정이다. 산업화의 시차는 선발(early)과 후발(late)로 나누어진다. 산업화의 1세대인 영국은 섬유산업의 국내생산과 소비확대의 단계에서 자본의 동원을 국가나 독점적 은행과 해외자본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고, 국제시장에서 독점적 경쟁력을 보유하여 노동을 억압적으로 동원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무어의 명제처럼 산업자본가계급이 중심이 된 자유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다른 사회경제적 세력의 특별한 저항을 받지 않고 형성되었다. 반면 산업화의 제2세대인 프러시아는 열악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대규모 노동의 동원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고, 급속한 산업화는 오히려 자유주의의 사회적 기반의 형성을 방해하고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등장을 부추겼다. 커스의 연구가 흥미로운 것은 앞선 연구들이 유럽과 남미의 사례들을 이 두 변수를 결합한 동일한 분석틀로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커스는 유럽의 산업화의 시차의 차이를 후․후발의 중남미경제로 연장할 경우 상품생산주기의 변수와 함께 통일적인 설명력이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도넬의 관료권위주의 가설이 유럽의 사례에서도 유효함을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정과 정치체제의 변화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가장 많은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루시마이어와 스티븐스부부(Rueschemeyer, Stephens & Stephens)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유럽과 중남미의 사례들을 분석적 귀납(analytic induction)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변화의 전망을 한국, 대만과 같은 아시아국가들에까지 연장하였다. 루시마이어와 스티븐스부부도 후발산업국에서의 권위주의체제의 등장과 지속이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 또는 조건(시민사회 주로 노동계급의 힘의 축적이 미흡한)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서로 다른 이론틀에서 선택적으로 취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두 변수 사이의 역사적 발전관계를 하나의 이론틀로 설명한 설득적인 분석도 현재로는 없다. 일부의 비교사분석의 학자들이 서유럽과 북미의 선진 산업사회에서의 견고한 민주주의, 즉 모든 선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경제가 발달된 지역에 존재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을 들어 근대화이론의 부분적인 타당성을 제의하였지만 통일적인 분석틀을 제시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헌팅톤(S.Huntington)과 오도넬(G.O'Donnell)은 서로 다른 지적 전통과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사이의 비직선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혜안과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즉 헌팅톤은 근대화이론의 입장에서 근대화와 제도화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급격한 근대화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일시적으로 쇠퇴하거나 몰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부활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오도넬은 비교사분석의 지적전통에서 경제발전과 정치체제변화(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단계적인 친화관계를 설명하였으나 관료권위주의체제의 내부적, 태생적인 긴장이 있음을 동시에 지적하였고, 이러한 긴장과 잠재적 취약성에 대한 그의 인식은 뒤에 민주화과정의 분석으로 발전하였다.
 앞서 살펴본 커스(Kurth)의 두 논문도 산업화의 시차와 상품생산의 주기라는 두 변수로 남미와 유럽에서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유용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III.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통계분석연구
<표 1>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통계분석연구의 주요 저작들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통계분석의 선구인 립셋(S.M.Lipset)의 연구는 유럽과 영어사용권의 28개 국가와 중남미의 20개 국가 등 총 48개 국가들을 통계분석의 기법으로 비교하였다. 유럽과 영어사용권의 국가들을 안정적 민주주의 그리고 불안정한 민주주의와 독재로 구분하고, 중남미의 국가들을 민주주의와 불안정한 독재 그리고 안정적 독재 체제로 구분하였다. 정치발전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는 부(wealth: 1인당 소득, 의사수, 자동차보유율, 전화보급률, 라디오 보급률, 신문보급률), 산업화(industrialization: 농업종사중 남성비율, 1인당 에너지 소비량), 교육(education: 문자해독률, 초등학교 및 그 이상의 고등교육등록률), 그리고 도시화(urbanization: 인구 2만, 10만 이상의 도시와 도시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의 기법은 비교적 단순하여 통계의 평균수치를 각 정치체제의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이 통계분석으로부터 립셋은 근대화이론의 고전적인 명제가 된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두 변수사이의 부합관계(association)는 확인하였으나 사실상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
 
1940년에서 1961년 기간의 북미, 남미, 아시아와 유럽의 77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연구한 커트라이트(P.Cutright)는 립셋의 범주화한 민주주의 변수와 평균수치를 사용한 사회경제발전의 변수들이 상관관계를 밝히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비판하고, 정치발전(또는 민주주의), 경제발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변수들을 모두 계량적 수치로 측정하고, 평균수치의 비교를 넘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al analysis)를 처음 시도하였다. 이 연구로 커트라이트는 정치발전이 경제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공산권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1973년 잭만(R.Jackman)의 연구는 이 분야 통계분석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다. 정치발전의 측정지표로 연속지표인 투표결과, 정당투표제도의 경쟁성, 선거의 규칙성, 언론의 자유 등의 매우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하였고 경제발전은 에너지 소비량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잭만은 직선(linear)과 곡선(curvilinear) 관계를 모두 분석하였는데 두 변수 사이에는 직선 보다는 곡선의 상관관계가 더 유의미하다고 결론지었다.
 
<표 1>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통계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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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경제발전 그리고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음

	Robert W. Jackman (1973)
On the Rel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to Democratic Performance
	비공산권의 60개국
	정치발전의 지표: 투표결과, 정당투표제도의 경쟁성, 선거의 규칙성, 언론의 자유 등 연속지표
경제발전의 지표: 에너지 소비량
직선형과 곡선형의 상관관계를 모두 검정
곡선형 상관관계가 더 유의미함 
경제발전이 일정수준에 다다르면 정치발전이 일어남

	Kenneth A. Bollen (1979)
Political Democracy and the Timing of Development
	전세계의 99개국
	민주주의의 비표: 3개의 국민주권지표와 3개의 정치적 자유지표
경제발전의 지표: 에너지 소비량
경제발전의 시차변수를 사용
시차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음. 
경제발전의 시차와는 관계없이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민주주의가 등장함

	
	
	

	
	
	

	J. F. Helliwell (1994)
Empirical Linkages between Democracy and Economic Growth
	전세계의 125개국
	민주주의의 지표: 가스틸의 정치적 및 시민적 자유도를 통합한 지표
경제발전의 지표: 1인당 국민소득(GDP)
표본을 지역별로 통제(OECD, 중동산유국, 아프리카, 중남미)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 
특히 OECD와 중남미는 (+), 아프리카와 중동은 (-) 등 지역별 차이가 있음

	R. E. Burkhart and M. Lewis-Beck (1994)
Comparative Democracy, the Economic Development Thesis
	전세계의 78개국
	민주주의의 지표: Helliwell의 지표와 유사
경제발전의 지표: 에너지 소비량
과거 민주주의적 가치의 존재여부와 세계체제에서의 위치(world system position) 
(+)의 상관관계를 발견
신흥발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발전의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이 작음


	A. Przeworski and F. Limongi (1997)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Growth
	전세계의 135개국
	정치체제의 분류: 행정부와 입법부의 선거, 경쟁적 정당체제, 정권교체를 기준
경제발전의 지표: 1인당 국민소득
체제전환변수: 민주주의의 등장, 유지, 안정
민주주의의 등장은 경제발전과 무관할 수 있으나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Todd Landman (1999)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The View from Latin America
	중남미의 17개국
	민주주의의 지표: Arat, Banks, Gastil(Freedom House), Polity III, Poe and Tate 1 and 2, Vanhanen 등 7개 자료
경제발전의 지표: 에너지 소비량, 1인당 국민소득(GDP), 도시실질임금
직선과 곡선의 상관관계를 모두 검정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함. 중남미의 경우 근대화이론의 가설이 지지되지 못함

	양운철 (1999, 2001)
러시아․동유럽의 정치발전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민주주의, 경제성장, 경제적 자유의 상관관계: 아시아 9개국에서의 통계적 추정
	러시아/동유럽 6개국
동아시아 9개국
	민주주의의 지표: Gastil(Freedom House) 지표
경제발전의 지표: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경제자유도
통계기법: Granger 인과관계검정
두 변수 사이의 정형의 패턴이나 인과관계가 없음


1979년 볼렌(K. Bollen)의 연구는 비교사연구에 주로 사용된 거셍크론의 경제발전(산업화)시차(timing of industrialization)변수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특이하였다. 비록 시차변수와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민주주의는 시차와는 관계없이 일정의 경제발전수준에서 등장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1990년대에 근대화이론이 동면에서 깨어나면서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이 다시 활발해졌다. 1994년 헬리웰(J.F.Helliwell)의 연구는 1960년과 1985년 사이 전세계 125개국을 OECD, 중동의 산유국,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등 지역별로 통제하여 분석하여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같은 해에 부카르트와 루이스벡 (Burkhart and Lewis-Beck)은 쉬로(D.Chirot)의 세계체제에서의 위치(world system position)변수를 사용하여 70년대 볼렌의 연구에서와 같이 역사구조주의변수를 계량화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들은 비록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이 같은 결론은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가 신흥공업국에서의 특수한 상관관계를 밝혀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1997년 쉐보르스키와 리몽기(Przeworski and Limongi)의 연구는 방법론과 이론 그리고 분석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태까지 립셋류의 고전적 근대화이론의 가정과 방법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통계분석연구의 진화적인 발전에 비하면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그 의문을 해소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이다. 단순히 경제발전의 수준과 민주주의 정치체제 사이의 통계학적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등장가능성(독재체제의 몰락가능성)과 민주주의의 안정적 유지가능성을 경제발전의 수준과 연관시켜 경제발전과 정치체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보다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체제를 행정부와 입법부의 선거, 경쟁적 정당체제, 그리고 정권교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1950년부터 1990년의 41년간의 기간동안 135국가의 224정권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사례와 기간의 범위에 있어서 기록적이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이 매우 다른 기간동안에 사회주의체제를 포함하는 서로 매우 다른 경제체제의 국가들까지 모두 포함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경이롭다. 또 근대화이론과 역사구조이론, 구조주의이론과 행위자과정이론들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함의를 동시에 검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자들의 정교한 연구설계의 창안이 발휘되고 있다. 이들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에 강한 통계학적 상관관계는 발견하였으나 이 상관관계를 바로 인과관계 즉 경제발전의 수준이 민주주의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결론짓는 것에는 비관적이다. 즉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경제발전과 동태적인 결과이기보다는 경제발전과는 독립적인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 일어지만 일단 전환이 시작되면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짓고, 이러한 과정의 역사적인 누적이 잘사는 국가들일수록 민주주의체제가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한다고 한다. 이것은 다른 통계분석연구에 비하여 개별 사례들의 체제전환의 실제 역사에 더 근접한 설명이다.

이 분야의 가장 최근의 연구는 1972과 1995년 기간동안 중남미 17개국을 비교연구한 랜드만의 연구이다. 랜드만의 연구설계는 비교적 간단하다. 쿠바와 같이 체제가 아주 상이한 사례를 제외한 중남미의 17개국을 대상으로 근대화이론의 기본가설과 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특징은 종속변수인 민주주의의 측정지표로 아라트(Z. F. Arat)의 민주성(democraticness)지표, 뱅크스(A. S. Banks)의 제도화지표(institutional varation),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와 가스틸(R. D. Gastil)의 정치자유도지표(political freedom score), Polity III자료의 민주주의 지표(democracy score), 포우와 테이트(S. C. Poe and C. N. Tate)의 두개의 인권지표(human rights score), 그리고 밴하넨(T. Vanhanen)의 민주화지표(index of democratization)를 모두 사용하였고, 회귀분석을 선형과 비직선형을 모두 검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랜드만은 근대화이론의 기본명제를 지지할만한 유의미한 통계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의 정치학계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통계학적인 분석의 시도는 없었다. 다만 소수의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있으나 정치체제가 경제발전 또는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흔히 정치학자들의 연구와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바뀐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양운철은 러시아와 동유럽 5개국 등 6개국 그리고 아시아 9개국에 대하여 정치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의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두 연구 모두 엄격한 의미에서의 통계학적으로 정형화된 상관관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례에서는 느슨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IV.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측정
1. 분석의 사례와 기간
전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등장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지역은 중남미와 동아시아의 국가들이었다. 중남미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은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의 탄생배경이 되었고,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등장과 몰락은 중남미의 경험을 반영한 여러 이론들의 시험장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종종 중남미와 동아시아에서의 경제발전과 정치체제의 변화과정은 정치학과 경제학의 비교연구의 주된 대상이기도 하였다. 외형적으로 중남미의 정치와 경제는 동아시아보다 항상 한 발 앞서 나갔고, 한 발 뒤쳐진 동아시아는 중남미보다는 늘 성공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지역의 경제체제가 심각하게 차별적인 나라들을 제외하고 되도록 많은 사례들을 포함시켰다. 선택된 사례들은 중남미에서는 구아테말라, 니카라구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구아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구아이, 페루와 혼두라스의 17개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말레이지아, 방골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타이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그리고 한국의 12개 국가이다. 이 논문의 주된 관심은 2차 대전 이후 이 지역에서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적어도 1950년대부터 가능한 현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자료의 제한으로 1972년부터 1992년의 21년간을 분석대상기간으로 하였다. 따라서 통계분석상의 총 사례의 수는 609이다.
2. 변수의 측정
1) 정치발전
정치발전과 민주주의의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의 정치발전은 민주주의로의 접근으로 사용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달(Robert Dahl)이 제시한 경쟁(contestation)과 참여(participation)일 것이다. 경쟁은 행정부의 수반과 입법부의 국민대표를 시민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규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을 일컬으며, 참여는 선거를 포함하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의 결정에 가능한 한 많은 시민이 성별, 인종, 종교, 교육과 재산 등의 기준으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권(civil rights)의 보호는 경쟁과 참여로 정의한 민주주의와 긴밀히 연결된 것이기도 하지만 경쟁과 참여와 함께 제3의 기준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립셋의 선구적인 연구이후 경제발전의 지표보다는 정치발전과 민주주의를 측정지표에 대한 학자들의 노력이 집중되어왔다. 앞서 통계학적 분석의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립셋의 단순한 정치체제의 범주지표(categorical index)나 순위지표(ordinal 또는 rating index)로부터 정치제도나 인권보호를 보다 정교하게 계량화한 연속지표(continuous scale)까지 많은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스틸의 정치자유도지표와 Polity III의 민주주의 지표의 두 지표를 사용하였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서 매년 발간하는 가스틸(R. D. Gastil)의 정치적 자유도와 시민자유도의 지표는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담고 있고 자료의 수집기간도 1972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여러 민주주의 지표 중 횡국가분석이나 시계열의 통계분석에 가장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정치자유와 시민자유를 1(완전한 민주주의)부터 7(독재)로 수치를 부여한 순위지표이며 1-7의 순위에 변이가 크지 않아 서유럽과 북미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1로 나타나는 등 유사한 수준의 정치체제 사이의 변이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Polity III 자료는 주로 정치참여에서의 경쟁성과 공개성에 주목하여 정치참여의 경쟁성, 정치참여의 제한, 행정부관리충원의 경쟁성과 공개성, 그리고 행정부수반에 대한 견제 등 5가지의 기준으로 10에서 +10까지의 보다 넓은 범위로 계량화한 민주주의 지표이다.
 지표의 변이의 정도와 지표의 성격(인권과 정치참여)이 서로 달라 두 지표의 병용은 상호보완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경제발전
정치발전의 지표는 정치발전과 민주주의의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와 긴밀히 연관되어있고 또 개념을 측정하는 조작화(operationalization)의 과정에 상당수준 주관적인 판단의 요소가 개입하는 지표의 개발의 문제인 반면 경제발전의 지표는 경제의 상태와 관련한 객관적 통계자료의 무수한 항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통계분석에 사용된 지표들은 매우 다양하다. 국가의 경제발전의 수준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GDP),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전화보급률, 자동차보급율, 의사수, 그리고 도시근로자의 소득 등의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는데 그 중 1인당 국민소득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이 사용된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을 경제발전의 제1지표로 하였고, 경제성장의 속도가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을 제2지표로 하였다. 근대화 이론의 원형적인 가설은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내부적인 동학이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단선적이며 진화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역사구조분석의 학자들은 경제발전의 특정한 단계, 예를 들어 오도넬의 산업의 수직적 통합의 단계 또는 거생크론의 산업추격(catch-up)의 단계에는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의 동원에 깊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속도가 정치체제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쉐보르스키와 리몽기는 경제발전의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도 경제적인 성과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기도 하고 경제발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에서도 정권의 경제적 성과가 높은 경우 권위주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으로만 측정하는 것은 경제의 정치에 대한 영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며, 경제성장의 속도를 측정하는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 사용한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은 횡국가 또는 시계열의 통계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재정자료(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의 지표이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이 연구의 매우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인 대만에 대한 자료가 없는 까닭에 대만에 대한 시계열분석에는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을 펜세계자료(Penn World Table)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당연히 Pooled 분석에는 대만을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두 자료사이의 통계수치의 차이가 상당히 있지만 각각의 자료가 국민소득의 변화추이에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만에 대한 시계열분석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를 다른 사례들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V.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통계학적 검정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관한 이 연구의 기본 가설인 비직선형 “N"의 상관관계와 함께 직선형의 상관관계를 동시에 검정하였다. 직선형 관계에 대하여는 1972년부터 1992년까지 21년 기간동안 중남미와 동아시아의 29개 국가, 총 609개의 점분산에 회귀분석을 하였고, 비직선형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29개국을 모두 개별적으로 시계열분석을 하였다. 
1. 직선형 관계 검정
1) 모형과 분석결과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직선형 가설은 립셋 이후 근대화이론의 중심명제였고 많은 학자들이 이를 이론적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직선형 회귀분석은 근대화이론의 이 가장 간략한 형태의 명제 즉 경제발전의 수준과 정치발전의 수준 사이의 단순한 직선의 상관관계를 검정하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분석의 모형에는 각 국가의 정치와 경제의 발전과정에서의 모든 국가적인 특성과 시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직선형 회귀분석에서의 국가의 경계는 의미가 없다.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사이의 직선형 상관관계에 대한 이 연구의 회귀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D = α + β1 E + β2 LA + β3 EA + ε
D: 정치발전 또는 민주주의의 수준
E: 경제발전의 수준
LA: 중남미 지역
EA: 동아시아 지역
종속변수는 Freedom House의 정치적 자유도와 Polity III의 민주주의 지표로 측정하였고, 경제변수는 IMF 재정통계의 1인당 국민소득(GDP)과 성장률을 각각 사용하였다. 방정식에는 중남미(LA)와 동아시아(EA)의 국가들을 지역적으로 통제하는 假(dummy)변수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분석의 모형은 <표2>에서와 같이 4개의 모형이다.
<표 2> 분석모형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모형
	종속변수
	설명변수

	모형 1
	Freedom House의 정치적 자유도
	1인당 국민소득

	모형 2
	Polity III의 민주주의 지표
	1인당 국민소득

	모형 3
	Freedom House의 정치적 자유도
	경제성장률

	모형 4
	Polity III의 민주주의 지표
	경제성장률


<표 3>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직선형 상관관계 추정결과 
	
	Freedom House의 정치자유도
	Polity Ⅲ

	constant
	4.52[image: image1.png]



	2.68[image: image2.png]



	0.51
	   6.35[image: image3.png]




	
	(44.13)
	(5.45)
	(1.25)
	(3.25)

	GRGDP
	-0.08[image: image4.png]



	
	0.10[image: image5.png]



	

	
	(-1.89)
	
	(2.34)
	

	ln PCGDP
	
	0.15[image: image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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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2.82)

	Dum
	-0.03
	-0.03
	-0.17
	   -0.16[image: image8.png]




	
	(-0.76)
	(-0.84)
	(-4.08)
	(-3.93)

	R-squared
	0.009
	0.024
	0.029
	0.033

	DF
	604
	604
	604
	604

	F
	  2.699[image: image9.png]



	7.550[image: image10.png]



	9.102[image: image11.png]



	   10.353[image: image12.png]




	DW
	0.326
	0.322
	0.291
	0.285

	주1) ( )는 t-통계량을 나타냄.

	주2) * p < 0.10; ** p < 0.05; *** p < 0.01 

	주3) Dum은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에는 1, 남미 지역 국가들에는 1의 값을 가짐.


만약 모든 국가에서 경제발전의 수준에 조응하는 만큼의 정치발전이 직선형으로 일어난다면 각 국가의 해당연도에서의 경제발전수준과 정치발전수준의 결합으로 표시된 609개의 점들의 산포에 대한 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회귀분석에서도 어느 정도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진 직선의 형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사이에는 중남미와 동아시아 두 지역의 경우에 모두 직선형의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두 지역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회귀방정식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의 값이 너무 낮아 설명변수인 국민소득과 성장률이 정치발전에 대한 직선형 상관관계의 설명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경제발전의 수준과 특히 정치체제전환의 시점이 다른 곡선상의 점들이 21년간의 기간에 걸쳐 두 변수 사이의 평면 공간에 펼쳐질 경우 직선 또는 일정한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무정형으로 산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회귀분석의 결과로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직선형 상관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연구의 대상기간이 짧고, 기간중의 각 국가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과정상의 개별적이며 일시적인 특성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분석의 대상기간을 보다 장기적으로 확대하여 적어도 1950년대 또는 그 이전의 자료로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포함할 수 있거나, 단기간의 연구인 경우 개별국가의 구조적 혹은 일시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기법과 변수를 사용한다면 직선형의 상관관계에 관한 보다 엄밀한 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비직선형 관계 검정
1) 모형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사이의 “N"형 비직선의 상관관계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차 회귀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형의 상관관계의 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측정자료는 중남미의 경우는 적어도 1950년 그리고 동아시아 경우는 적어도 1960년 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중남미의 경우 1960년대 중반부터 수입대체산업화의 한계와 권위주의정치가 나타나고, 동아시아의 경우도 1960년대에 권위주의정치가 들어서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정치발전을 일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존의 자료는 없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모두 1972년부터 현재까지의 제한적인 기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72년과 1992년 사이의 두 지역에서의 정치체제의 변화는 주로 70년대 특히 80년대의 민주화라는 데에 주목하여 “N"형 뒤의 두 단계인 ”U"형의 상관관계를 검정할 수밖에 없었다. “N"형의 처음 단계에 대한 연구는 비록 이 연구에서 검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의 의미를 이 연구결과의 해석에 간접적으로 참조하였다.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사이의 “U”형의 2차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 α + β1x + β2 x2 + ε

이 2차 회귀방정식을 1차 미분한 함수에서 β2의 부호가 (+) β1의 부호가 (-)이며 두 계수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얻은 경우 독립변수 x (경제발전)와 종속변수 y (정치발전) 사이에는 “U”형의 2차함수 관계가 일단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β1, β2의 회귀계수의 크기과 음양의 부호와 함께 함수의 귀무가설 β2 = 0의 기각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모델의 F통계량과 유의성을 동시에 살펴볼 것이다. 
2) 분석결과
추정의 모형은 종속변수로 Freedom House의 정치적 자유도와 Polity III의 민주주의의 정도를 모두 사용하였고, 설명변수로 1인당 국민소득(GDP)과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여 앞의 <표2>와 같이 4개의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표4>는 29개국에 대한 시계열회귀분석의 결과 중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였거나 산출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사례에 대한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을 사용한 모형1과 모형2의 경우 β2의 회귀계수가 모두 (+)이고 각각 5%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β1의 회귀계수의 부호는 모두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Polity 자료에서만 1%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모델들은 F 통계량이 크고 1% 수준에서 귀무가설(β2=0)을 기각할 수 있었다. 또 R2도 각각 82.7%와 89.7%로 나타나 비선형 회귀방정식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경우에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변수를 1인당 국민소득으로 사용한 한국의 회귀분석모형의 경우 모형2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모형2에서는 어느 정도 가설에 부합하는 통계적 결과이다.
 다른 사례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도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표 4>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국가별 비선형 시계열회귀분석 결과
모형 1: 1 인당 국민소득 * 정치적 자유도(Freedom House)
	국가
	x(PCGDP)
	
	x2(PCGDP2)
	
	R2
	F
	

	브라질 
	-0.514 (-0.221)
	
	1.283 (0.553)
	
	0.594
	13.158 
	***

	아르헨티나
	-0.076 (-0.019)
	
	-0.517 (0.126)
	
	0.352
	4.887 
	***

	우르과이
	-1.413 (0.328)
	
	1.718 (0.328)
	
	0.097
	0.970 
	

	니카라과
	-5.639 (-3.534)
	***
	5.357 (3.357)
	***
	0.384
	7.239 
	***

	혼두라스
	22.446 (4.987)
	***
	-22.020 (-5.113)
	***
	0.616
	14.446
	***

	대만
	0.403 (0.410)
	
	0.413 (0.420)
	
	0.663
	15.761
	***

	한국
	-0.463 (-0.729)
	
	1.363 (2.149)
	**
	0.827
	42.920 
	***

	태국
	3.930 (3.064)
	***
	-3.551 (-2.768)
	**
	0.419
	6.494 
	***

	인도
	5.962 (2.187)
	**
	-6.533 (-2.397)
	**
	0.478
	8.252
	***

	필리핀
	10.663 (2.146)
	**
	-10.829 (-2.179)
	**
	0.228
	2.658
	***

	인도네시아
	3.406 (4.614)
	***
	-4.158 (-5.633)
	***
	0.803
	41.781
	***

	말레이시아
	1.105 (1.198)
	
	-1.963 (-2.129)
	**
	0.770
	30.148
	***

	싱가포르
	3.127 (3.939)
	***
	-2.324 (-2.928)
	***
	0.784
	32.587
	***


모형 2: 1 인당 국민소득 * 민주주의 지표 (Polity III)
	
	
	
	
	

	국가
	x(PCGDP)
	
	x2(PCGDP2)
	
	R2
	F
	

	브라질 
	-2.249 (-0.886)
	
	2.947 (1.161)
	
	0.515
	9.547 
	***

	아르헨티나
	-0.391 (-0.093)
	
	-0.169 (-0.040)
	
	0.314
	4.117 
	**

	우르과이
	-6.497 (-1.251)
	
	6.673 (1.285)
	
	0.110
	1.117 
	

	콜롬비아
	10.457 (4.815)
	***
	-9.762 (-4.495)
	***
	0.765
	29.351 
	***

	니카라과
	-2.729 (-3.184)
	***
	1.847 (2.155)
	**
	0.840
	47.289 
	***

	혼두라스
	22.446 (4.987)
	***
	-22.394 (-4.976)
	***
	0.581
	12.471 
	***

	대만
	1.784 (2.081)
	
	-0.943 (-1.099)
	
	0.745
	23.348 
	***

	한국
	-2.435 (-4.986)
	***
	3.275 (6.706)
	***
	0.897
	78.629 
	***

	인도
	-8.200 (-2.744)
	**
	7.851 (2.627)
	**
	0.373
	5.352 
	**

	말레이시아
	4.907 (3.205)
	***
	-4.803 (-3.137)
	***
	0.366
	5.199 
	**

	방글라데시
	-14.958 (-6.425)
	***
	15.001 (6.443)
	**
	0.698
	20.770 
	***

	스리랑카
	-4.821 (-2.557)
	**
	4.125 (2.188)
	**
	0.606
	32.460 
	***

	파키스탄
	-9.152 (-4.323)
	***
	9.278 (4.383)
	***
	0.521
	9.787 
	***


모형 3: 경제성장률 * 정치적 자유도 (Freedom House)
	국가
	x(GRGDP)
	
	x2(GRGDP2)
	
	R2
	F
	

	브라질
	0.035 (0.111)
	
	0.651 (2.094)
	*
	0.462
	7.722
	***

	아르헨티나
	0.076 (0.019)
	
	-0.186 (-0.648)
	
	0.033
	0.308
	

	우르과이
	-0.186 (-0.789)
	
	0.022 (0.093)
	
	0.036
	0.339
	

	과테말라
	1.014 (3.393)
	***
	-0.454 (-1.519)
	
	0.478
	8.236
	***

	한국
	-0.387 (-0.724)
	
	-0.305 (0.570)
	
	0.026
	0.240
	

	싱가포르
	0.226 (0.377)
	
	-0.012 (-0.020)
	
	0.046
	0.436
	

	일본
	0.784 (1.589)
	**
	-1.119 (-2.267)
	**
	0.266
	3.255
	*


모형 4: 경제성장률 * 민주주의 지표 (Polity III)
	국가
	x (GRGDP)
	
	x (GRGDP2)
	
	R2
	F
	

	브라질
	-0.244 (-0.724)
	
	-0.391 (-1.162)
	
	0.370
	5.286
	**

	아르헨티나
	-0.217 (-0.789)
	
	0.418 (0.145)
	
	0.115
	1.167
	

	우르과이
	0.051 (0.222)
	
	-0.238 (-1.029)
	
	0.064
	0.613
	

	파나마
	0.506 (2.693)
	**
	0.405 (2.160)
	**
	0.374
	5.374
	**

	과테말라
	0.867 (2.410)
	**
	-0.701 (-1.950)
	**
	0.244
	2.906
	**

	한국
	0.365 (0.681)
	
	-0.359 (-0.670)
	
	0.026
	0.240
	

	스리랑카
	-1.515 (-2.266)
	**
	1.560 (2.334)
	**
	0.233
	2.734
	*

	
	
	
	
	
	
	
	


주 1) ( )안은 t-통계량을 나타냄.
주 2) * p<0.10 ; ** p<0.05 ; *** p<0.01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29개 국가를 1972년부터 1992년까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는 이 연구의 “N"의 가설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모델에서 경제성장률은 스리랑카(PIII)가 유일하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U"형으로 나타났고, 과테말라(FH, PIII)와 일본(FH)의 경우에는 역 “U”형 곡선으로 나타나 성장률은 정치발전과 일정한 패턴의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가설은 후발산업화 추격경제가 고도성장이 추구하는 시기에 권위주의 정권과 친화력이 있다는 것을 함의하였으나 적어도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정치발전의 지표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이론적의 의미가 있는 몇 개의 국가에서 ”U"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남미에서는 니카라과(FH, PIII),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파키스탄(FH, PIII),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인도(PIII)에서 “U”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인도(FH)의 경우에는 역 “U"의 유의한 곡선으로도 동시에 나타나 불확정적이다. 이 연구의 가설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중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콜럼비아 중에서는 가설에 부합하는 사례가 없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은 자료가 없음) 중 한국만이 가설에 부합하는 사례로 나타났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인도 등의 남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U"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흥미로우나 이 연구가 설정한 “N"형의 이론적 유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서 역 “U”의 상관관계가 다수 나타난 것은 매우 흥미롭다. 싱가포르는 아직 권위주의 정치의 관행이 남아있어 경제발전의 수준에 비추어 민주화의 진행속도가 느린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추이를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고, 태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소위 동남아시아의 후발신흥공업국들이 80년대와 90년대에 한국이나 대만의 모형으로 국가중심의 성장위주의 권위주의적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례들은 이 연구의 가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국가들은 80년대 중반에 들어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동원의 과정에서 정치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70년대 한국이나 대만의 역사를 반복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1986년 민주화이후 필리핀은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었으나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으로 80년대 중반이후 90년대 초반까지 경제발전의 수준은 오히려 단층적으로 하락하였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다시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정치발전도 한층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민주화 직후 일시적 단층적 변화를 제외하면 필리핀도 오히려 "U"형의 변화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비직선형의 시계열분석에서도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할만한 통계학적 유의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직선형 회귀분석에서 지역적 통제로부터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던 것에 비하면 비직선형 시계열분석에서는 중남미와 동아시아 지역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특히 동아시아의 국가 중 이 연구의 가설에 전형적인 사례인 한국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얻었고, 역 ”U"형의 유의한 곡선으로 나타난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정치체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U"형의 의미를 담고 있다.
VI. 요약과 결론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관한 직선과 비직선의 상관관계는 모두 이 연구의 결과로 지지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직선보다는 비직선 “U” 또는 역 ”U"의 상관관계에서 더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이론적 함의가 있음을 발견한 것은 큰 연구성과이다. 이 연구에서의 모형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지표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간단히 하고, 분석의 기법과 모형도 간결하게 구성하여 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차후 보다 정교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사실 이 연구의 가설이 의미하는 비교정치사 또는 역사구조주의 연구변수들의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통계학적 검정을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보다 더 정교한 개념화와 측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경제발전의 변수와 측정에는 특히 산업화의 단계와 시차의 변수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나 자료의 한계로 미처 검정하지 못하였다. 정치발전의 변수와 측정에도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는 기간과 측정내용이 이 연구의 가설검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결과의 이론적 유의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특히 이 연구의 “N"가설은 자료의 시간범위의 한계로 ”U"형의 가설검정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석결과의 이론적 함의를 더욱 제한하였다. 
가설에 부합하는 지표와 자료의 발굴과 함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직선형 또는 비직선형 상관관계를 보다 정교한 형태를 검정할 수 있는 연구설계의 대안은 최근 경제학과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에서 그 유용성과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결합회귀분석(pooled regression 또는 panel regression)이다. 이 회귀분석의 기법은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와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를 결합한 결합자료(pooled data/panel data)를 사용하여 성격이 다른 두 회귀분석의 기법을 결합한 기법이다. 차후 이 분야에서의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와 복잡한 가설의 검정을 위해서는 보다 긴 기간의 자료의 축적, 보다 이론적 함의를 포함하는 변수와 지표의 개발 그리고 적절한 통계기법의 응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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